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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영국과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연계복지제도가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차별

화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계약론적 관점은 공통적인 기본 가정에도 불구하고 크게 홉스적 사회계약
론과 칸트적 사회계약론이라는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영국의 뉴
딜 프로그램과 호주의 상호의무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수급에 대한 강제적 의무제도의 형성 
배경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도, 그리고 강제력 사용의 방향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서 호주의 
경우는 모두 홉스적 사회계약론과 가까웠으며, 영국은 수급에 대한 강제적 의무제도의 형성 배경에 있
어서는 홉스적 사회계약론과 가까웠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도 및 강제력 사용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칸트적 사회계약론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웠다.

주제어: 근로연계복지, 홉스적 사회계약론, 칸트적 사회계약론, 뉴딜, 상호의무 프로그램.
  

1. 문제제기

  본 연구는 영국과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연계복지제도를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비교 연구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1997년 영국에서는 선거에서 승리한 노동당이 과거의 계급적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제 3의 길’을 주

장하고, 이에 따라 복지국가의 체제도 고용친화적인 복지제도로 탈바꿈시켰다. 1999년 11월 9일 재무

장관인 고든 브라운(Gordon Brown)은 청년실업자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공포하게 되

는데, 그 계획이란 6개월 이상의 실업상태이면서 18-25세인 실업자를 위해 4개의 옵션 프로그램을 만

들고, 여기에 강제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었다. 노동당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워크페어(workfare)

라는 점을 부인했으며, 사회 민주적 시민권의 핵심은 무조건적인 급여의 혜택이 아니라, 권리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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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책임의 이행과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King and Wickham-Jones, 1999). 물론 수

급자가 이러한 기회를 거절하게 되면 급여 자격을 잃게 되었다.  ‘새로운 복지계약(A New Contract 

for Welfare: HMSO, 1998)이라는 보고서에는 이러한 복지 개혁이 나타나있다. 이 보고서의 골자는 

사회복지의 수급에 대해서 ‘정부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의무를 부과하는 쌍무적(雙務的)인 구조로의 

이행’이라 할 수 있다(문진영, 2004). 

  한편, 호주의 경우에는 1990년대 초반 이래 실업자가 사회복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강제성을 갖

도록 설계된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영향력을 얻기 시작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1994년 키팅(Keating) 노동당 정부가 워킹 네이션(Working Nation) 프로그램에서 ‘호혜적 의무’를 도

입하였고, 그 이후 1996년 하워드 정부가 그 뒤를 이어 그러한 아이디어를 수정 및 확장하였다. 정부

는 의무적인 ‘활동 테스트(activity tests)’를 통해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였고, 이것은 

‘상호의무’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상호의무 프로그램에 대한 호주 정부의 해석은 실업자가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는 대가로 실업자의 고용가능성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각종 활동들

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이다(John Howard Federation Address, 1999). 이

러한 제도적 변화는 사회복지 재화 및 서비스가 권리에 기반한 급여로부터, 의무를 수반하는 조건적

인 급여로 그 성격이 달라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Kinnear, 2003). 

  이처럼 영국과 호주의 노동연계복지의 정책적 흐름상에서는 계약이라는 용어가 가 차지하는 비중

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신노동당의 정책적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제 3의 길’의 지지자들

은 갱신된 사회계약의 아이디어를 옹호하고 있다. 기든스의 ‘제 3의 길’은 ‘책임없이 권리는 없다’는 

명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계약의 구축을 제안한다. 즉, 사회의 재화로부터 이득

을 보는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야만 하며, 그 무엇인가를 보다 폭넓은 사회적 공동

체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시민권 향유의 특징으로 간주되는 ‘책임없이 권리는 없다’는 

명제는 정치가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 그리고 부자는 물론 가난한 사람들, 사적 개인들과 상공업 영역

의 법인기업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Giddens, 2000). 한편, OECD(2001)는 호주의 근로

연계복지제도에 적용된 상호의무의 원칙에 대해서 소득지원 시스템에 사회계약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평가하였으며, 일부 학자들도 상호의무 프로그램의 계약적 성격을 지적하며 ‘사회계약의 아이디어를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Davis and Sullivan, 1997; Kinnear, 2003; Yeatsman, 1999).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국과 호주에서는 특히 실업상태인 수급자가 권리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

기 위해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 맺어져야 한다는 관념이 형성되고 있다. 즉, 사회로써의 정부는 사회복

지 수급자인 시민과 실제적인, 혹은 함축된 형태의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정책을 수립해 나간다. 그렇

다면 실제로 양 국가에서 국가와 수급자인 시민 간에 이루어지는 사회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

며,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영국과 호주에서 국가와 시

민 간의 사회계약이 근로연계복지제도 차원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한편, 영국과 호주는 정치 엘리트간에 정책적 이전의 오랜 전통이 있어 왔으며, 현재 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업 문제라는 동일한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있다. 양 국가는 실업 문제

가 과거와는 달리 단순히 고용성장과 시장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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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영국과 호주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제도에 대한 정보를 교류해 왔다. 

예를 들어 영국 노동당 정부는 호주의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 계약(Job Compact)과 유사한 제

도인 뉴딜을 채택했다. 또한 영국은 호주의 일자리 계약과 취업 알선 프로그램의 민영화로부터 정책

적 교훈을 흡수하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연합정부를 이끈 호주의 민주당은 영국에서 보수당이 지지한 

전략과 유사한 방식의 제도인 연방고용서비스(Commonwealth Employment Service)를 통해 노동시

장 탈규제와 급진적 민영화를 선택하였다(Finn, 2001). 이처럼 양 국가는 실업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

원의 노력에서 정책적 아이디어와 제도의 설계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류를 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실업 정책에 있어 활발히 정보를 교류해 온 두 국가가, 실업이라는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제도를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 비교하고자 한다. 즉, 양 국가의 문제 의

식은 동일하나, 그것을 해결하려는 현실적인 노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보겠다.1) 그동안 국내

에서 행해진 근로연계복지제도 비교연구는 주로 영국과 미국의 비교에만 한정되었으며 주로 표면적인 

제도의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강철희․홍현미라, 2003; 김영순, 2002; 방하남․황덕순, 2002). 본 연구

에서는 철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영국과 호주의 제도 비교를 통해서 근로연계복지에 관한 기존의 연구

와 차별화된 논의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2.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정의

  근로연계복지는 1970년대 중반 오일쇼크 이후 복지 의존성 문제와 복지비용 절감 등의 이슈와 함께 

서구 복지국가의 복지재편과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전개되고 있는 복지제도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2). 그러나 근로연계복지의 정의는 현재까지 분명하지 않다. 뢰드멜과 트릭키(Lødemel and 

Trickey, 2001)에 의하면, 근로연계복지에 대한 정의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고 한다. 첫째는 근로연계복지가 항상 정치적으로 논쟁적이었던 용어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근로연

계복지가 다른 사회정책과 비교하여 목적이나 대상 집단이 쉽게 정의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근로연

계복지의 형태로 다양하게 기술되는 여러 정책들은 서로 다른 목적 및 다른 대상 집단과 관련되어 있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의가 학자들마다 다양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근로연계복지를 기본적으로 근

로와 복지를 어떤 식으로든 결합한 형태라고 전제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근로를 강제하는 미국식의 

1) 사토리(Sartori, 1994)에 따르면, 무엇을 비교할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만약 두 개의 대상이 모
든 면에 있어서 동일하다면 그 둘은 동일한 실체이며, 만약 두 개의 대상이 모든 면에서 다르다면 
둘의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교는 두 개의 실제 간에 부분적인 유사성과 부분적인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호주와 영국의 비교는 앞에서 언급한 사항을 감안할 때 비교 
대상 국가로써 적절하다고 하겠다.   

2)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 수급
자로 지정하였다. 이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급여 수급이 중지되는 형태로 급여가 제공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의 등장 전후로 근로연계복지의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김영순, 2002; 방하남․황덕순, 2002; Yang,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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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페어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포함하는 유럽식의 활성화 정책까지 포괄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3).  

  한편, 본 연구의 비교대상 국가인 영국과 호주가 모두 영미권 국가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근

로연계복지의 정의는 미국식의 근로연계복지와 유사한 형태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팩(Peck, 2001)이 말한 워크페어리즘의 필수적인 부분들, 즉 복지를 잔여화하면서 근로를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지 수급자에게 강제적 프로그램과 의무적인 요구사항을 부여하는 프로그램

으로 한정하겠다. 근로연계복지제도에 관한 최초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비교 연구를 수행한 뢰드멜

과 트릭키(2001)는 근로연계복지를 ‘공공부조 급여를 받는 대가로 수급자에게 근로를 하도록 요구하

는 제도’라고 정의한 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의가 본 연구에서 살펴볼 영국과 호주의 노동연

계복지의 형태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보고 위의 정의를 채택하기로 하겠다. 계속해서 뢰드멜과 트

릭키(2001)는 근로연계복지 정의의 3가지 요소를 언급하였는데 근로연계복지는 의무적이라는 점, 일

차적으로 근로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는 점, 그리고 사회부조의 일부라는 점이다. 영국과 호주에서 이상

의 정의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 근로연계복지의 프로그램은 뉴딜 프로그램과 상호 의무 프로그램

이 해당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이하에서는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기에 앞서 사회계약론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영국의 뉴딜정책과 호주의 상호의무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각 국가의 제도가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갖는지 분석하겠다.  

3. 사회계약론

1) 사회계약론의 기본 전제

  사회계약론은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자율적이라는 근대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인간들 사이의 

지배 및 복종이 불가피한 정치사회를 어떻게 조직해 낼 것인가 하는 과제에 대한 이론적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근대에 와서 근대 이전의 정치질서가 더 이상 설자리가 없게 되자 근대의 인간은 처음으

로 모든 정치 및 사회문제에 개입하게 되었고,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정부와 직접적 관련을 맺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사이의 위계질서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새로운 공권

3) 보통 근로연계복지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워크페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워크페어는 ‘복지 급
여를 대가로 근로를 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복지수급과 강제노동을 결합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러
한 개념은 1980년대 레이건 집권 기간에 널리 퍼지게 되었으며 영국 노동당의 블레어 정부가 수입
해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대체로 워크페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
에 워크페어 대신 ‘활성화(activation)'라는 용어를 즐겨서 사용한다(Bosco and Chassard, 1999). '활
성화’는 근로와 관련된 모든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며, 취업은 물론 구직활동과 이를 위한 교육 및 
훈련까지 포함된다. 이처럼 노동윤리를 강조하는 영미식 관점과는 달리, 유럽의 활성화는 시민으로
서의 기본권을 실현하도록 도와준다는 의미가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김종일, 2001).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본 영국과 호주의 근로연계복지 비교연구  173

력을 수립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듯 사회계약은 군주제에 대한 민주적인 대안이 되었으며 

원칙적으로는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시민의 의무와 관련된다. 여기서 말하는 서로에 대한 시민의 

의무란, 만약 개인이 어떠한 자유를 희생하는데 이것이 상호의 이익을 산출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동

일한 것을 행할 도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임미원, 2003).  

  사회계약론은 기본적으로 최초의 선택상황인 자연상태를 어떻게 규정하며, 어떠한 방식에 의해 자

유롭고 합리적인 개인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달려있다. 따라서 사회계약론자 중에서도 구

체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초기 사회계약론은 홉스, 로크, 루소 등에 의해 전개가 되

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사회계약사상의 이론적인 부분은 조금씩 다르게 전개되어 왔다4). 하지만 이

들의 주장에서는 공통분모 역시 발견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봉철, 2001).

  첫째,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이른바 근대적 인간관이다. 즉, 인간 개개인은 자신의 일

에 관하여 최고주권과 최대의 자유를 가지게 된다. 둘째, 사회계약사상은 정치질서를 인간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낸 질서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정치 권위든 개인 스스로

의 동의나 승낙 없이는 그를 구속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고 본다. 즉 어떤 권위든지 그 수용여부는 자

신의 결정 여하에 따르며 이에 대해서 일단 결정하면 그 결정사항에 구속된다. 예를 들면, 정치체제, 

정부형태 등을 스스로 선택하며 이에 자율적으로 복종한다는 관점이다. 이처럼 근대 사회계약사상은 

여러 논자마다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지지하는 바가 다를지라도 이들의 주장에서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이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서로의 동의나 승낙을 통해 자신들

의 정치사회를 구성하고, 그 정치질서와 조직을 스스로 선택 및 결정하며, 책임진다는 것이다. 

2) 사회계약론의 두 갈래

  현대에 이르러서는 시민들 사이의 사회계약이 정의의 실현을 위한 민주적 사회의 선택으로 전환되

고 있으며, 이것을 가정하는 방법론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다. 이런 방법들은 고전적 사회계약론처

럼 시민과 통치자 사이의 특정 형태의 정부 계약이나 복종 계약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합의에 의거해 사회의 기본 구조와 공공정책의 규범성을 판정하는 방향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 대표

4) 예를 들어, 사회계약론은 개인들의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상적 상황’, 혹은 ‘계약의 원초적 상
황’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홉스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로크는 자연법이 지배
하는 평화 상태이나 권리의 보장이 불확실한 잠재적 투쟁 상태로 보며, 루소는 자유 상태에서 사유
재산제로 불평등이 기원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인간은 천부적인 자연권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연권의 보존과의 딜레마가 제기되며, 사회계약론은 이런 딜레마에 대한 해
답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들 사회계약론자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인간을 합리적 행동을 하
는 사람들로 가정하고 있다. 즉, 사회 이전의 추상적이고 고립적이며 허구적인 가상적 개인을 설정
해놓고, 이런 개인들에 의한 자발적이며 합리적인 인위적 동의를 통해 기존의 사회 및 나쁜 질서를 
비판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홉스는 인간을 이기심을 충족시켜 나가는 성악설
에 기초한 개인으로 가정하며, 로크는 성선설에 기초를 둔 개인을,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선과 악의 
구별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개인으로서 인간을 상정한다(최병서, 1999; 김현철, 2002). 이러한 
이론적 내용의 기반을 바탕으로, 이들은 계약의 가상적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정의개념을 채택하는 
것에 동의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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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예로서 합리적 선택이론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은 고전적 사회계약론처럼 최고선의 실질

적 내용을 규정하는 본질적 가치와 목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신념과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도구적 가치와 수단적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전자와 차이가 있다

(심연수, 1998). 

  이처럼 현대의 사회계약론은 합의의 주체자인 계약 당사자가 합리성을 어떻게 규정하며, 어떠한 선

택상황에서 그러한 합리성이 실현되도록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야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계

약론은 통상적으로 두 모형으로 분류된다(박정순, 1993). 첫째 모형은 계약론적 합의를 전략적 협상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선택상황은 협상자의 현상적 위치, 위협적 이익 등이 중대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모형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로 규정되는 홉스의 자연상태가 그 전형이며, 최근에는 뷰캐넌

(James Buchanan)이 약탈과 방어의 자연적 균형상태5)를 제시한 바 있다. 둘째 모형은 계약론적 합

의를 이상화하여 전략이나 상대적 협상능력 등의 역할을 배제하는데, 이 모형은 로크, 루소, 칸트에 

의해서 발전되어 롤즈에까지 이른다. 

  한편, 캄리카도 현대 사회계약론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캄리카(Kymrika, 1991)에 의하

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고전적 사회계약론이 가정하고 있는 인간은 자연상태에서는 동등하나, 

‘어떻게 동등한지에 관해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현대 사회계약론의 흐름이 나눠지

는데, 첫 번째 접근방식인 홉스적 사회계약론은 물리적인 힘의 자연적 동등성을 강조하며, 두 번째 접

근방식인 롤즈적 사회계약론은 도덕적인 지위의 자연적 동등성을 강조한다.

  이하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사회계약론의 두 가지 갈래, 즉 홉스적 사회계약론과 칸트적 사회계약론

의 두 갈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홉스적 사회계약론
  홉스가 주장하는 자연 상태인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에서는 각 개인이 자기이익의 극대화라

는 도구적 합리성을 그 동기로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의 배경이 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이나 

정의의 개념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Hobbes, 1968). 각 개인들은 서로의 안정을 위협할 수 

5) 홉스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라는 자연상태를 따르고 있는 뷰캐넌은 약탈과 방어의 자연적 균형상
태를 설명하기 위해 A와 B라는 두 로빈슨 크루소가 살고 있는 한 섬을 모델화한다. 이들 두 사람은 
각각 자기의 효용함수와 생산함수에 따라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재화 X를 생산하며, 이들에게는 소
유권이 없으므로 자연환경은 누구에게도 귀속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희소한 자연환경을 
놓고 서로 투쟁하게 되며, 미래를 대비하여 저축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부정적 외
부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저축해 놓은 것을 서로 약탈하고 방어한다. 뷰캐넌은 이러한 상호간의 약
탈과 방어 행위가 어떤 조건에서 최적 상태 혹은 균형을 이룰 것인가를 분석한다. 결국 뷰캐넌에 의
하면 약탈과 방어노력에서 얻어지는 한계효용이 이러한 노력에서 생기는 한계비용을 초과하는 한 
약탈행위를 증가시키고 약탈행위의 증가는 한계효용과 한계비효용이 똑같을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
고 한다. 이 두 가지가 똑같아질 때 드디어 A와 B는 그들의 자원을 생산하고, 약탈과 방어에 최적
으로 배분될 것이라고 하며, 이러한 균형상태를 자연적 균형이라고 부르고 있다. 자연상태와 자연적 
균형상태와의 차이는, 자연상태보다는 자연적 균형상태에 있어서 인간들이 상대방을 보다 더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이 균형상태에서는 사람들이 행동을 변동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현재
의 행동을 지속시키기 때문이라고 한다(Buchanan,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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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존재들이고, 상황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위협적인 상태이다. 홉스의 자연권은 이러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가 가진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

한다. 자유 역시 이러한 개념과 부합한다(Hobbes, 1968). 즉,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의 규칙

을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의 비참함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평화 상태

를 추구하게 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자연법6)에 따를 것을 계약하게 된다. 즉, 전쟁과 다름없는 

상황을 피하고 평화를 위해 협동하는 당사자들에게 공통의 합의가 수행되는데,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는 절대 군주력이 담당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자연법이 모든 사람에게 유리하며 모두가 그것을 따르

기로 합의한다고 가정할 경우, 홉스에게 있어서 강제의 사용은 각자의 관점에서 보아 완전히 합리적

인 것이 된다. 

  기본적인 전제를 볼 때, 자연상태에서 홉스가 최초에 가정했던 계약 당사자들의 평등성은 분배 정

의를 실현하는 평등주의적 결론과는 거리가 멀다. 즉, 홉스의 주장대로라면 자연상태에서 개인 간이나 

집단 간에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균형상태가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7) 이러한 합리성의 도덕적 

부적절성은 더 나아가서 계약의 수행을 위해 절대 군주력이라는 강제기제의 설정과도 관련되는데, 이

렇게 본다면 합리성이 받아들이는 계약이행은 단지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므로(Hobbes, 

1968), 과연 그것이 도덕적 차원의 올바른 해결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홉스의 윤

리학은 무도덕적인 최초 선택 상황으로부터 합리적 계약자들에 의한 공정한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

려우며, 합의된 계약에 대해서 자발성과 도덕적 측면에 대하여 실패를 보인다(박정순, 1993).

  한편, 킴리카(1991)는 인간의 자연상태에 관한 동등성의 특성에 대해서 홉스적 사회계약론을 논하

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홉스적 사회계약론은 합리적 개인에게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소유를 인정

하고 보호하는 규약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호 이익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규약들은 어느 정

도 전통적인 도덕을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의 ‘도덕적’ 규범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

한 홉스적 사회계약에 대해서 캄리카(1991)는 하나의 특정한 규약을 따르는 것이 이로운가의 여부는 

사실상 협상에 임하는 각 개인의 권력에 달려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강하고 재능있는 사람은 약하고 

힘없는 사람보다 더 큰 권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8)

6) 홉스는 총 19개의 자연법을 말하고 있으나, 앞부분의 3개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자연법의 제 1법
칙의 전반부는 “각자는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한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만 한다; 그러나 평화를 확보할 수 없을 때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전쟁상태에서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 2법칙은, “각자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한 평화를 추구해야만 하며, 필
요한 만큼 자신을 방어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가졌던 권리를 포기해야만 한다; 그리고 각자는 다
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행사하도록 허용한 만큼의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는 것으로 만족해
야 한다”이다. 자연법의 제3법칙은, “사람들은 계약을 이행해야만 한다; 만약 계약을 따르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아무 소용이 없게된다; 이 경우 모든 것에 대한 각자의 권리는 유지되며, 우리
는 아직도 전쟁상태에 있게 된다”이다(Hobbes, 1968). 

7) 이러한 점에서 롤즈는 홉스의 계약론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홉스의 윤리학을 잠정협정(개인이
나 집단이익의 상대적 힘에 따른 임시적 균형)일 뿐이라고 한다(박정순,  1993). 

8) 홉스적 사회계약대로라면 힘없는 사람은 가치를 조금밖에 생산하지 못하며, 그나마 생산한 가치도 
힘있는 타인들에게 빼앗기기 쉬울 것이다. 강자들은 약자와 협력해 봐야 얻는 것이 거의 없으며 보
복에 대한 두려움도 없기 때문에 약자들에게 도움이 될 규약들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거의 없다
(Kymrika,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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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규약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권리를 부여하겠지만, 그 권리는 협상에 임하는 각 개인의 권력

에 달려있기 때문에, 홉스적 사회계약론은 개인들이 모종의 본래적인 도덕적 권리나 지위를 갖는다고 

보지 않으며,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거나 노예가 될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Kymrika, 

1991). 이 경우 개인별 힘의 차이가 큰 경우에 강자는 약자 앞에서 도덕적 의식 없이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약자를 불리한 상황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며, 약자는 자신의 소유까지도 빼앗기게 된

다. 결과적으로 강자는 자신에게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Buchanan, 1975). 따라서 홉스

적 사회계약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된다. 즉 권력이 없는 자

들은 계약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며, 반대로 권력이 있는 사람은 계약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홉스적 자연상태에 기초한 고전적 사회계약이론을 현대에 부활시킨 사람은 뷰캐넌이다. 뷰캐

넌적 자연상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한 능력과 조건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 한, 아나키적 균형상태는 불

평등한 상태에 있게 되며, 불평등한 아나키적 균형 상태에서 맺게 되는 사회계약에 의거한 소유권의 

분포상태 역시 불평등한 상황을 초래하게 됨을 말한다(Buchanan, 1975). 뷰캐넌은 이러한 상태가 공

평하다고 한다. 여기서의 뷰캐넌의 정의는 동의에 기초하고 그것으로 파생되어 나오는 파생적 정의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뷰캐넌적 파생적 정의의 개념을 받아들이면 자연 상태에서의 불평등이 사회계

약 이후 소유권 배분의 불평등으로 반영되는 것은 결코 불공정한 일이 아니다(김현철, 2002). 

(2) 칸트적 사회계약론
  두 번째로 살펴볼 칸트적 사회계약론은 합리적 개인의 이익이 각 개인의 이익과 도덕적 지위를 인

정하는, 합의로 표현된 공정한 입장을 강조한다9). 칸트는 자연상태 안에서의 인간은 각자가 서로의 

재판관이며, 타인들로부터는 아무런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였다. 자연상태 안에서

는 나의 소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로의 소유를 공식적으로 정

당화시켜주는  정의의 법률을 만들고, 그 법률 아래에 모두가 종속되는 시민상태를 형성한다. 여기서

의 시민상태는 곧 공적인 법률에 의해 지배되고 운영되는 국가이며, 칸트는 인간들 스스로 국가를 구

성하는 행위 자체를 ‘원초적 계약’이라고 하였다(이종일, 1993). 칸트가 보는 사회계약론은 사회계약의 

장치가 인간의 도덕성을 표현하고, 또한 계약의 장치가 불평등한 협상적 능력을 부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데 주목한다. 인간은 정당한 도덕적 요구의 자생적 원천이며, 모든 사람은 도덕적으로 평등하므

로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런 인간들이 사용하는 사회계약은 그러한 절차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심연수, 1998). 

  칸트적 계약론자의 대표적 옹호자인 롤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구조의 틀인 사회계약을 수립

9) 이러한 칸트적 사회계약론은 홉스적 사회계약론과 다음의 점에서 차별화된다. 첫째, 도덕적 의무에 
관한 전통적 관념들을 대체가 아닌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계약이라는 이론적 장치를 사용한다. 둘째, 

개인들의 도덕적 지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본래적인 도덕적 
지위를 표현하기 위해 계약의 개념을 사용한다. 셋째, 불평등한 협상의 권력을 부정하기 위해서 계
약이라는 이론적 장치를 사용한다.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유형의 계약론은 전제와 결론 양
면에서 첫 번째 유형의 계약론과는 다른 별개의 세계를 반영한다(Kymrika,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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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전제로서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을 말한다(Rawls, 1971). 하나의 계약이 계약 당사

자 모두를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계약이 평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질 때’ 뿐인데 롤즈의 

이론에서는 그러한 입장을 ‘원초적 입장’이라고 부른다. 롤즈에 따르면 전통적인 자연상태는 강자가 

협상에서 더 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진정한 평등의 입장이 아니다. 따라서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그들의 최종적인 사회적 지위에 관한 지식을 제거함으로써 진정한 평등을 

확보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뒤에서, 즉 그들의 자연적인 재능이나 약

점,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게 될 사회적 지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해야만 한다

(Rawls, 1971). 여기에서 무지의 베일은 공정성이나 공평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 나의 선을 증진

시킬 원칙이 어떤 것인가를 무지의 베일 뒤에서 결정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사회구성원의 입장이 

되어보고, 무엇이 그들의 선을 증진시킬 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나는 결국 그들 중 

어느 누구와도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곧, 계약 당사자는 최소 수혜자의 관점에서 정의

원칙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10). 원초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각의 개인

을 동등하게 고려하며, 인간들이 도덕적 인격으로서 평등하다는 점을 상징하게 된다. 

  이상의 롤즈의 주장에 대한 비판 역시 존재한다. 하사니(Harsanyi, 1975)는 모든 사람이 어떠한 사

회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주

장하며, 최소 수혜자에게 과중한 비중을 두는 롤즈의 입장을 비판한다. 또한 센(Sen, 1999)은 롤즈의 

인간관의 기본적 전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데, 인간은 동질성보다는 다양성을 가진 이질적 존재에 

가까우며, 롤즈가 이질적인 존재로써의 인간의 특성을 간과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허쉬만(Hirshman, 

1977)에 따르면, 행위자가 무지의 베일을 쓰고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에 대안 선택에 대해서 ‘열정’ 보

다는 ‘이익’을 가지고 선택할 가능성이 크며,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이익을 조망하여 행동하게 된

다고 하였다. 즉, 무지의 베일에서는 공정함보다는 신중함을 선택하기 때문에 정의의 원리보다는 ‘보

험’의 원리를 실현하게 되고, 자기 이익에 기반하여 장기적인 선택을 한다고 한다(박효종, 1994).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할 점은 롤즈를 포함하는 칸트적 계약론 속에는 도덕적 평등의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의 기본적인 입장은 바로 인간이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에 모

든 개인은 동일하게 중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인은 동등하게 취급될 권리가 있다는 점이다. 이 

동등에 대한 고려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자연적인 정의의 의무’로 이어지게 된다. 칸트적 계약론자들

10) 이러한 관점에서 도출된 정의의 두 원칙은 다음과 같다(Rawls, 1971). 제 1원칙은 각 개인은 모든 
사람의 자유와 양립가능한 평등한 기본적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 2
원칙은 한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결과할 수 있는 지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
되어서 접근의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사회에서 허용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용될 수 있다는 차등의 원
칙이다. 롤즈는 이러한 두 원칙을 차례대로 구성하여 우선성의 원칙을 적용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자유의 평등한 분배를 제시하는 정의의 제 1원칙이 가장 우선적으로 충족되고, 제 2원칙 중 공정
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차등의 원칙에 우선한다. 이러
한 우선성의 규칙이 의미하는 바는 제1원칙이 보장하는 평등한 자유로부터의 이탈이 보다 큰 사회
적 경제적 이득에 의해서 정당화되거나 보상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와 소득의 분배와 권
력의 차등은 반드시 자유 및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한에서 허용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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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전통적인 자연상태를 각각의 계약 당사자가 모든 사회구성원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하게 하

는 모종의 계약적 입장으로 대체한다. 또한 칸트적 계약론자마다 공평한 계약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다르나 권리와 자원의 배분 문제에 관해서는 동일하게 모종의 평등을 

설정한다(Kymrika, 1991). 

  정리하자면, 홉스적 사회계약론과 마찬가지로 칸트적 사회계약론도 우리 인간들이 자연적으로 동등

하다는 생각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칸트주의자들에게 있어 자연적 동등성은 곧 실질적인 

도덕적 평등을 의미하며, 칸트적 사회계약론의 전체적인 핵심은 그것인 ‘물리적 불평등을 도덕적 평등

으로 대체’했다는 점에서 다르다(Diggs, 1981). 이상에서 살펴본 두 갈래의 사회계약이론을 간략하게 

비교,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홉스적 사회계약론과 칸트적 사회계약론의 비교

비교 내용 홉스적 사회계약론 칸트적 사회계약론

인간관 자유롭고 평등

자연 상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무도덕적 상황

사회구성원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과정

힘이 큰 사람이 

사회적 조건 결정
모종의 평등 설정

사회 구성원의 

동등성의 성격

물리적 동등성. 

기술적 능력 차이에 따른 불공정한 

대우의 인정.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도덕적 인격으로서의 동등성.

약자에 대한 배려

4. 영국과 호주의 근로연계복지제도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각 국의 근로연계복지제도를 고찰하기에 앞서, 양 국가의 대표적인 근로연

계복지제도인 뉴딜 프로그램과 상호의무 프로그램을 살펴보겠다. 

1) 영국의 뉴딜 프로그램

  영국의 근로연계복지제도는 대처정부의 시기인 1980년대부터 행해졌으나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

작한 것은 1997년 블레어 정부의 집권 이후였다. 신노동당의 “제 3의 길”로의 전환, 그리고 미국의 경

험을 교훈삼아 영국에서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뉴딜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이후 뉴딜 프로그램은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의 기본 방향이 ‘복지에서 일자리’로 가기 위한 핵심 목표

를 가진 사업이 되었다. 즉, 복지의 성격이 공공부조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서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편

입하기 위한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11). 이를 위해서 뉴딜 프로그램은 취약집단 별로 나누어서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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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욕구별로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는 18-24세의 청년실업자, 25-49세의 장기실업자, 

50세 이상의 장기실업자, 한부모, 배우자, 음악인 등을 대상으로 뉴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다음

에서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12). 

  뉴딜 프로그램은 청년 실업자나 장기 실업자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지

만, 장애인이나 한부모 등 일부 인구집단은 의무 적용의 예외를 두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

다. 대표적으로 청년 실업자를 위한 뉴딜을 보면, 청년 뉴딜의 수급을 위한 기본 자격은 18-24세이면

서 6개월 이상 동안 구직자 수당을 받은 실업자여야 한다. 이들은 주로 직업 사무소(Jobcentre Plus)

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해당 서비스를 받게 된다. 여기에서 수급자는 직업 상담가

(Personal Advisor)를 만나게 되는데 직업 상담가는 수급자가 이용할 프로그램의 선택을 돕게 되며, 

각 3단계 프로그램의 진행기간 동안 이들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의 3단계란 게이트웨이(Gateway), 옵

션(Options), 그리고 최종단계(Follow through)이며 각 단계는 각각 약 4개월, 6개월, 최대 26주 동안 

지속된다. 

  게이트웨이 단계에서는 직업 상담가가 수급자의 기본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를 하게 된다. 인

터뷰에서는 수급자의 특정 욕구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의 일을 원하는지, 그리고 수급자가 원하는 목

표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진다. 또한 수급자의 

과거 근로경험이나 구직에 대한 자신감 등의 상태를 파악하며, 이들의 기술 및 지식의 향상을 위해 

개별적 활동계획을 세우게 된다. 만약 수급자가 단계에서 직업을 찾지 못한다면 옵션 단계로 넘어가

게 되는데, 여기서 수급자는 직업 상담가와 상담 후에 훈련 프로그램이나 근로경험에 참여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옵션은 보조된 일자리, 풀타임 교육 및 훈련과정, 자원봉사 영

역, 그리고 환경 테스크 포스이다. 수급자가 어떤 옵션을 선택하는가는 각자의 개별적인 환경에 달려

있으므로 직업 상담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수급자는 원한다면 지역사회 고용주와의 

연계를 통해서 고용주가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고용주와의 접촉을 통해 구직에 대한 실제적인 기

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급자는 프로그램의 참여기간 동안에 구직수당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

면 교통비 등의 추가적인 급여를 받게 된다. 최종단계에서는 가장 직접적으로 직업을 찾도록 하는 프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뉴딜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급자들은 직업 상담가와 상담을 통해 구직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 및 기술을 익히게 되고, 지역사회 고용주와 접촉하여 그들이 원하는 특수한 기술을 배

우거나 고용주와의 연계를 통해서 취업 전 직업 활동을 하게 된다. 뉴딜은 고용주를 위해 상당한 급

여를 제공하여서 뉴딜에 참여한 고용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즉, 고용주들은 뉴딜을 통해 기술부

족 상황에서 기회를 제공받으며, 직업 상담가의 지원을 통해 근로할 준비와 동기가 된 사람들을 고용

할 수 있게 되고 재정적인 후원도 받게 된다13). 이처럼 뉴딜은 프로그램은 참여자로써 고용주에 비중

11) 신노동당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1997년 7월에 발표한 정부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복
지에서 일자리로 가기 위한 예산’을 표방하였다.

12) 이하에서 전개될 뉴딜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http://www.n-ewdeal. 

gov.uk/를 참고하였다. 

13) 고용주에게 지급되는 재정적 지원은 25세 이상의 풀타임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주당 £75까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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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있고, 이러한 설계는 고용주의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뉴딜은 또한 지

역의 산업과 경제의 욕구에 따라 훈련 기관 및 고용주와의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증진시키도록 설계되

어 있다.  

  한편, 뉴딜 프로그램의 독특한 점 중의 하나는 직업 상담가의 존재 및 이들의 역할일 것이다. 수급

자와 긴밀한 활동을 하는 직업 상담가는 잡헌팅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의 사

업체 및 훈련 기관, 고용주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수급자가 직장을 구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직업 상담가는 또한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즉, 수급자에게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도와주며, 경력관리에 관한 상

담 등을 지원한다.  또한 교통비 등 구직하는데 드는 비용의 지원을 해준다. 이와 같이 뉴딜 프로그램

의 직업 상담가는 수급자의 취업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이들이 구직할 때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게 된다.

  이상의 뉴딜 프로그램이 수급자에게 원하는 바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뉴딜이 수급자에게 실질

적인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급자는 이러한 기회 제공 에 대해서 그들의 의무를 보여주어

야 하며, 이러한 의무의 일부로써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을 요구받

는다. 만약 수급자가 이상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구직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명시된 수급자의 의무사항은 직업 상담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취업을 위해서 실제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직업 상담가가 작성한 자신의 활동계획대로 따라야 하며, 계획된 프

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야 한다. 또한 직업 상담가가 원하는 모든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의 급여에 관련된 제재가 있을 수 있다. 

  한편, 뉴딜에 대한 평가들은 비교적 긍정적이다. 평가 연구들은 주로 뉴딜 프로그램이 청년 실업자

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청년들의 취업을 증가시켰다고 한다. 또한 뉴딜은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보다 청년들의 고용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존재한다(Giorgi, 2005). 화이트와 레베카

(White and Riley, 2000)에 따르면, 뉴딜정책으로 인해서 장기 청년 실업자의 축소 효과가 뚜렷하며, 

청년고용에 있어서도 프로그램 실시 후 처음 2년 동안 60,000명의 청년들이 취업을 하였고, 이둘 중 

절반 이상은 보조되지 않는 직장에 들어가는 등, 뉴딜 프로그램이 청년층의 고용을 증가시켰다고 한

다. 이들은 또한 뉴딜 프로그램이 청년 실업자의 또한 프로그램으로 인한 대체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

을 발견했다. 뉴딜 프로그램이 수급자와 프로그램 제공자, 그리고 프로그램에 가담한 지역사회 기관들

로부터 긍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Hasluck, 2000). 즉, 뉴딜은 수급자를 포함하여 프

로그램 이해관계자들에게 거부감이 없으며, 수급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취업에 긍정적인 성

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처럼 뉴딜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 평가는 클라이언트 집단의 

프로그램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제도의 부정적인 부작용이 없이 프로그램이 원하는 실업 감소의 

목표를 비교적 잘 달성하고 있다는 평가로 수렴된다(Atkinson, 1999 ; Legard and Ritchie. 1999; 

Hasluck, 2000)

적 지원을 하며, 18-24세인 풀타임 근로자에게는 주당 £60까지, 그리고 18-24세의 청년의 훈련에 
대해서는 £750까지 지원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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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의 상호의무 프로그램 

  호주의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1991년 사회보장법은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직업을 찾고 있음을 증명

을 해야 하는 조건을 요구한다. 키팅 정부의 1994년 워킹 네이션(Working Nation) 프로그램의 주요 

정당강령의 조항은 국가의 원조에 대한 보답으로 실업자들은 합리적인 직업 제의를 받아들이도록 하

는 의무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직업계약(Job Compact)은 장기실업자를 표적화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규정된 의무를 충족시키지 않는 구직자에게는 패널티가 적용되었다

(Kinnear, 2003). 연합정부에 와서는 특수한 연령계층(18-24세, 25-34세)에 속하는 구직자들에게 추가

적인 활동을 요구함으로써 구직자의 의무를 강조하게 되었다. 상호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직자

들에게 요구된 추가적 활동은 대부분이 지역사회 기반의 고용 프로그램인 Work for the Dole(이하 

WfD)14)에 참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여기에서는 상호의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

다.15)

  OECD보고서(OECD, 2000)에 의하면 상호의무의 정의는 '실업급여에 대한 보답으로, 수급자가 지역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며 이들의 고용가능성을 증진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요구하

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상호의무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18-49세이며, 이들이 만약 

새출발 수당(Newstart Allowance)이나 청년 수당(Youth Allowance)을 6개월 동안 받았다면, 구직의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훈련코스나 구직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16). 상호의무의 기

본 전제는 앞서 언급한 OECD의 보고서가 나타내듯이, 지역사회는 구직 중인 수급자에게 소득지원이

나 센터링크(Centrelink)의 각종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가지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수급자는 자신

들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에 무엇인가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합리적인 직업 제의를 수락해야 하며, 구직의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요구되

는 활동들에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의 활동들 중 어떤 특정 활동들은 특정 자격기준이 있으며, 

명시된 모든 활동이 모든 지역에서의 참여가 가능하지는 않다. 일반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승인된 활동 

14) 상호의무 프로그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WfD 프로그램이란, 간단히 말해 실업자인 수급자를 
위한 근로경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97년 11월 약 10,000명의 청년실업자
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으로서 시작되었다. WfD은 수급자가 받는 혜택에 대해서 이들이 지역사회
에 기여해야 된다는 상호의무의 목적을 위해 승인된 활동으로써, 뒤에서 말할 상호의 프로그램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지원자는 18세 이상이고, 새출발 청년수당(Newstart Youth Allowance), 혹은 
육아급여(parenting payment)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사회 근로 조정자
(Community Work Coordinator)는 수급자의 실업기간 동안 이들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정
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업의 탈피를 위해 도움을 제공한다. 수급자가 하게 되는 구체적인 활
동은 지역사회의 요보자를 돌보거나, 지역사회의 환경 및 전통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 지역
사회를 개발하는 활동 등이다(자료출처: http://www.workplace.gov.au/workplace/Category/

   SchemesInitiatives/WFD/InitfortheExperience.htm). 

15) 이하의 내용에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초적인 정보는 주로 http://www.centrelink.gov.-

   au/internet.-nsf/payments/newstart_l_obligation.htm을 참고하였다. 

16) 여기에 속할지라도, 개인지원프로그램(Personal Support Programme)의 자격이 되는 경우, 풀타임 
교육 중인 경우, 장기간 상병인 경우 및 아동 등의 부양해야 할 사람이 있는 등의 상황이라면 예
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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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다. 센터링크에서는 수급자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여러 활동의 다양한 옵션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상담활동을 한다.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상호의무 프로그램의 형태는 크게 지역사회 근로경험과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원조 프로그램으로 나뉘며, 총 14개에 해당하는 옵션이 있다17). 이 옵션 중 6개 해당하는 프

로그램18)은 오직 특수한 타겟 집단만 참여 가능하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실업자들이 선택 가능한 옵

션은 파트타임 근로와, 교육 및 훈련, 자원활동, 예비군, 환경보호, 근로자 재배치 프로그램과 WfD이

다. 만약 이러한 옵션 중에 구직자 본인의 주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센터링크는 보통 

WfD에 참여하도록 한다. WfD과 지역사회개발 고용프로그램의 사례를 제외하고 참여자들은 참여비

용을 상쇄하는 추가적 급여를 받지 않는다(OECD, 2001). 

  상호의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구직자들은 인터뷰에 참여해야 한다. 여기에서 센터링크 직원

은 수급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전달하게 되며,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복지급여 

삭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수급자가 만일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활동 테스트(Activity 

Test) 패널티를 받아야 하는데, 이 패널티는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급여를 삭감하도록 설계되어 있

다19). 또한 수급자가 직원이 행하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거나, 직원이 요청할 경우 접촉하지 않는 경

우, 혹은 수급자의 구직여부 등 여건이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의 행정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

지 않았을 경우에도 급여가 삭감된다20). 이처럼 수급자의 직업상담 역할을 하는 센터링크의 직원은 

수급자의 고용에 대해 일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보다는, 제도에 대한 소개

나 수급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 전달 등의 행정적인 정보 전달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뉴딜 프로그램과는 달리 상호의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효과를 언급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부정적인 결과의 이유로는 주로 프로그램이 취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수급자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Borland and Tseng, 2004). 수급자의 입장에

서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는 프로그램의 의무를 불이행한 수급자가 엄격한 패널티 때문

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생계와 관련해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과 좌절을 겪는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Schooneveldt, 2004). 상호의무 프로그램은 호

주의 다른 제도들과 비교해서도 수급자 취업에 있어서 상대적인 효과가 미약함을 보여주었다

17)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 근로경험 프로그램으로는 파트타임 근로, WfD, 지역사회개발 고용프로그램
(CDEP), 지역사회 근로, 환경보호, 취업 알선이며, 훈련 프로그램으로는 산술 및 언어습득 훈련, 

파트타임 학습, 직업탐색 활동, 예비군으로 구성된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원조 프로그램은 직업배
치, 고용훈련, 직업 계획, 자원 근로․훈련 코스, 직업경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18) 해당 프로그램은 산술 및 언어습득 훈련,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 지역사회개발고용프로그램
(CDEP), 직업경로 프로그램, 도제, 이민자를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19) 급여 삭감정도는 2년 동안 적용되는 패널티가 몇 번째인가에 따라 다르다. 만약 패널티 적용이 처
음이라면, 26주 동안 급여의 18%를 삭감하고, 두 번째로 받는 패널티라면 26주 동안 급여의 24%
를 감축한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8주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다. 

20) 행정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13주 동안 16%의 급여가 삭감되거나 심한 경우
는 2주 동안 급여를 완전히 박탈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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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SS, 2000). 

  이상의 뉴딜 프로그램과 상호의무 프로그램을 정리하자면, 뉴딜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의무의 성

격이 강하지 않으며, 패널티의 적용에 따른 부작용도 상호의무 프로그램이 심각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옵션의 범위에 있어서 뉴딜 프로그램은 대상 집단의 인구학적 특

성에 맞게 분리되어 있으며, 특히 청년실업자를 위한 뉴딜은 구직을 위한 프로그램이 각 단계별로 분

리가 되어있어, 구직의 성과를 높이려는 제도적 장치를 보인다. 반면 상호의무 프로그램은 수급자가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옵션은 뉴딜보다는 절대적으로 많지만,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제한되어 있다. 수급자를 돕는 직업 상담가의 역할에서는 상호의무 프로그램보다는 뉴딜 

프로그램이 개별 구직자의 욕구 파악과 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호의무 

프로그램은 행정적인 정보 전달자의 역할에만 머무르고 있다. 프로그램의 지향점을 보면, 뉴딜 프로그

램은 실업자의 구직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고용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다. 뉴딜 프

로그램은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지역사회의 고용주와 기업 간의 연계와 함께 수급자의 실업 탈피라는 

목표를 두고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상호의무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수급자의 프로그램 참여 자

체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으며, 프로그램이 실제적인 고용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보호된 시장 

내에서의 근로경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민간 영역과 프로그램간의 연계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표 2>  뉴딜 프로그램과 상호의무 프로그램의 비교

영국 호주

기본방침  실제적인 고용에 초점을  수급자의 프로그램 참여 자체를 중시

수급자의 옵션의

범위

 4개로 상대적으로 적으나 대상집단

의 분리 및 단계별 적용을 통해 수급

자의 욕구반영

 14개로 영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으

나 실제적인 활용도는 떨어짐

직업 상담가의 

역할

 취업을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큼

 취업을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약

실제적인 

고용 초점 정도

 시장 진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및 

기술 지원

 보호된 시장 내에서의 근로경험 위

주의 프로그램

지역사회 고용

자와의 관계

 고용주들이 실제 프로그램과 밀접하

게 연결됨

 민간영역의 고용주들은 프로그램에 

차단됨

수급에 대한 

의무의 성격

 의무적. 그러나 일부 인구집단은 

예외
 의무적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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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뉴딜과 상호의무 프로그램의 비교

  앞에서는 사회계약론의 아이디어와 아울러 영국와 호주의 근로연계복지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각 국가의 제도적인 특징을 사회계약론의 기본 내용과 연결해서 각 국가의 제도적인 특징

을 전개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급에 대한 강제적 의무제도의 형성 배경과 제도에서 나타

난 의무의 성격, 그리고 강제력 사용의 방향이다.  

1) 수급에 대한 강제적 의무제도의 형성 배경

  뉴딜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는 권리에 대한 책임은 신노동당의 정치적 수사이며, 이것은 기본적으로 

계약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즉, 정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기회에 대해서 책임을 요구

하는 것이다. 신노동당은 개인과 국가 간 계약적인 관계를 받아들이며, 개인적인 차원의 시민들 사이

에서도 계약적인 관점을 수용한다. 블레어는 “기회 혹은 권리는..... 책임과 의무와 조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시민사회로부터 나오는 협상, 혹은 계약이다”라고 함으로써, 국가와 시민간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하였다. 프로그램으로 실현된 이러한 계약에 참여한 수급자들은 국가의 권력에 묶여있는 혜택

과 그것의 조건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뉴딜 프로그램은 인간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구

현하는 칸트적 사회계약론보다는 홉스적인 사회계약론과 닮음꼴이라고 할 수 있다(Hale, 2004).

  호주의 상호의무 프로그램에서 하워드 정부는 의무적인 활동 테스트 조건의 엄격한 적용은 적극적

인 구직 노력을 강제할 것이며(Moses and Sharples, 2000), '사람들이 근로보다 복지를 택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Jackman, 2002). 동시에 상호의무 프로그램의 강제적인 실천들을 통

해 수급자의 구직 기회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하였다(Richardson, 2000). 이처럼 상호의무 프로그

램은 그 기본 아이디어가 수급자들이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복지에 대한 조건으로 이행해야 되는 활동

들을 의무화시킨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정부는 제도의 강제적 요소가 복지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들

에 대해서 복지수급을 단념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상호의무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에 해당되는 

수급자를 더욱 넓히게 된다. 호주 정부는 상호의무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학령기 아동을 가진 한부

모와 은퇴할 연령인 모든 실업자로 확장하는 법안을 도입한 것이다(Vanstone and Abbott, 2001).

  앞서 언급했듯이 칸트적 사회계약론은 사회계약장치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간의 불평등한 협상을 

지양하고, 도덕적으로 평등한 인간은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음을 상정한다. 하지만 호주

나 영국의 근로연계복지제도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합의가 약자의 입장과 처지를 배려하고, 이들에 대

해서 타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을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제도적 조건들을 결정하는 

주체에서 배제된다는 것이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홉스적 사회계약론적 성격과 상대적으로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Kinnea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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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홉스적인 사회계약론은 타인의, 특히 약자에 대한 복지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은 그것이 자신

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가정에서만이 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

요하다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의 상황 및 처지와 무관하게 그들에게 일종의 의무적인 형태로 무엇인

가를 자신들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사회의 구성원을 크게 납세자와 이들의 납세로 

혜택을 보는 수급자로 이원화하였을 경우에21) 일반 납세자인 시민은, 그들이 낸 세금이 다른 시민들

을 돕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오히려, 납세자인 시민으로부터 나

오는 원조는 그 시민들이 납세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된다(Kinnear, 2003). 다

시 말하면, 수급자에게 도움을 주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

을 받는 수급자가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받을 것에 대하여 보답해야 한다는 관념이 양 국가의 근로연

계복지제도의 기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도

  영국와 호주가 동일하게 수급자에 대한 복지 혜택에 특정 조건의 의무를 부과했을지라도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에서는 다른 점을 앞서 볼 수 있었다. 즉, 의무의 성격을 보자면, 뉴딜 프로그램은 프로그

램의 참여 의무가 모든 계층에게 포괄되어 있지 않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실업자가 50세 이상이

나 한부모인 경우 등 특정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일부집단은 프로그램의 참여가 자유롭기 때문에 수

급자가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성이 보장된다. 반면, 프로그램 대상자 자체에 대한 

포괄성은 상호의무 프로그램에 비해서 커서 수급자가 원한다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

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상호의무 프로그램도 풀타임 교육 중인 경우, 장기간 상병인 경우 및 아

동 등의 부양해야 할 사람이 있는 등 일부 수급자에게는 의무조항에 대해서 관대함을 보여준다. 그러

나 호주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의무를 이행하는 수급자의 범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왔으며, 

이것은 사회에 대한 기여가 없는 수급자에 대하여 용인하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워드 정부는 복지 혜택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 수급을 포기하

도록 하는 기대를 가지며, 상호의무 프로그램의 수급자 범위를 확장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다. 이것은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학령기 아동을 가진 한부모와, 은퇴할 연령까지의 모든 실업자로 

확장하는 법안을 도입하기에 이르게 된다(Vanstone and Abbott, 2001). 또한, 1998년에는 불이행에 

대한 패널티의 항목이 56개가 있었으나, 이러한 이유들은 계속적으로 증가되어왔으며, 이에 따라서 의

무 불이행자의 숫자는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기에 이르렀다(Moses and Sharples, 2000).

  아래의 <표 3>은 1997년과 2002년 사이에 센터링크와 맺은 계약을 위반한 수급자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수치는 2000년과 2001년 사이에는 최고에 달했으며, 이것은 1999년-2000년 간 보고된 722,000명

의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와 비교할 때 놀라운 수치이다(Newman, 2000). 이러한 현상은 밴스톤

(Vanstone) 장관으로 하여금 의무 불이행에 대한 패널티가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게 하였으

21) 특히 이 경우는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공공부조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근로연계복지제도에서 뚜렷
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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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001년-2002년에 이르면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도 역시 상당수 감소되었다. 

 <표 3>  센터링크(Centrelink)와의 계약 위반자 수(Schooneveldt, 2004)

1997-1998년

7월-6월

1998-1999년

7월-6월

1999-2000년

7월-6월

2000-2001년

7월-6월

2001-2002년

7월-6월

120,718명 165,492명 302,946명 386,946명 260,000명*추정

 

  이러한 노력들은 상호의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의무를 어겼을 경우에 자신의 삶에 심

각한 부정적인 경험을 하도록 한다(Schooneveldt, 2004). 또한 상호의무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제도

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며,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이 비합리적이라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프로

그램을 통해 제재를 받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과 좌절을 겪고, 자존감이 낮아지

게 된다(Schooneveldt, 2004). 이러한 점에서, 키니어(Kinnear, 2000)는 하워드 정부의 상호의무 프로

그램이 개인이 자유롭게 급여를 받아들일 수 있지 못하게 하는 점을 비판하면서, 특히 사회 및 재정

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하지 못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러한 상황은 뉴딜 프로그램이 취업을 원하는 실업자들에게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제공자 

및 관련있는 지역사회 기관에서 제도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과는 대조된다(Hasluck, 

2000). 앞서 언급했듯이 뉴딜 프로그램은 수급자에게 가치있는 근로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

이 제도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이러한 각국 제도의 성격은 양 국가의 프로그램이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칸트적 사회계약론은 자연상태부터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으며, 인간은 기본적으로 동

등하다는 관점이 권력이나 힘의 동등성이 아닌 도덕적인 인격으로서 동등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는 전제이다. 뉴딜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의 참여에 대해서 수급자

가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치있는 근로기회의 경험을 제공받고 있

고,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시키며, 수급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연구들은, 뉴

딜 프로그램이 해당 수급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들의 현재 욕구 충족을 위해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특정 수급자란 수급자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여건이 더욱 

좋지 않은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들의 상황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배려하고 있다고 하

겠다. 즉, 뉴딜 프로그램은 약자에 대한 배려 면에서 칸트적 사회계약론의 아이디어와 가까운 것이다. 

반면, 사회 구성원간의 차이가 충분히 큰 상황에서 약자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힘의 

불공정한 분포 자체를 공정한 것이라고 간주하는 홉스적 사회계약론의 특성은 호주의 상호의무 프로

그램과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호주는 수급자들의 다양한 상황과 처지에서 발생하는 욕구를 실제적으

로 반영하는 제도적 장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며, 프로그램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를 도입하려

는 노력과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의 부정적인 인식 등을 볼 때,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홉

스적 사회계약론의 성격을 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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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력 사용의 방향성 - 수급자에 대한 사회내의 포섭 VS 배제 

  세 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제도의 수급을 받는 사람에 대해 사용되는 강제력의 방향성이다. 다른 말

로 하자면, 수급자를 사회내로 포섭하는 방향으로 의무 기제를 사용하는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영국과 

호주의 근로연계복지제도에서는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가 다른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 우선은 직업 

상담가의 역할이다. 뉴딜 프로그램이나 상호의무 프로그램은 모두 직업 상담가가 프로그램에 참여하

고 있다. 그러나 두 국가의 각 제도에서 보여지는 직업 상담가의 역할은 그 특성상 차이가 있다. 뉴딜 

프로그램에서는 수급자가 직장을 얻기까지, 즉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결국에는 실업에

서 탈피하기까지 각종의 실질적인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는 반면, 상호의무 프로그램에서는 수급자와 

직업 상담가가 구직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언급

했듯이, 상호의무 프로그램에서 직업 상담가는 수급자에게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즉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설명과 제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역할만 하고 있으며, 수급

자에게 실업 탈피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직업 상담가의 역할은 수급자를 실제적인 취업으로 이끌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도 이어진다. 

뉴딜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수급자의 시장진입, 즉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및 기술을 지원하는 

반면에 상호의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일반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지 않는 

범위인 보호된 시장에서의 근로경험을 위주로 활동을 한다. 즉, 영국의 뉴딜 프로그램의 목표는 그야

말로 수급자의 실제적인 취업에 초점을 맞춘 반면, 호주는 수급자의 의무 이행 그 자체, 즉 프로그램 

참여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이며, 이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Curtain, 2000). 이러한 점은 실업자의 실업 탈피나, 고용 성과에 있어서 뉴딜 프로그램이 상호

의무 프로그램보다 긍정적인 점수를 받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Atkinson, 1999 ; Giorgi, 2005 

; Hasluck, 2000 ; Legard and Ritchie. 1999 ; White and Riley, 2000). 반면, 상호의무 프로그램은 

수급자의 취업 및 실업 탈피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가 대다수이다(ACOSS, 2000 ; Borland and 

Tseng, 2004 ; Schooneveldt, 2004). 

  각국의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의 고용주와의 연계정도를 보면, 뉴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및 고용주

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급자가 실제로 지역사회 고용주로부터 취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 있다. 반면 상호의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대한 수급자의 의무에 대한 명시는 분명하지만, 지

역사회의 고용주가 이들 수급자를 실제적인 고용 상태로 끌어들이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

는 제도적 설계는 거의 부재하다. 민간영역의 고용주가 상호의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WfD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DEWRSB, 1999). 시장 질서를 해

치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호의무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생각이었다. 이것은 상

호 의무 프로그램의 강조점이 실업에서의 탈피보다는 수급자가 받는 혜택에 대한 의무 그 자체라는 

점을 더욱 부각시킨다.  

  결과적으로 양 국가의 프로그램에서 약자에 대한 사회내의 포섭정도를 보면, 뉴딜 프로그램은 사회 



188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 3 호

내의 포섭이 아주 적극적인 반면에 상호의무 프로그램은 소극적인 형태를 취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

것은 홉스적 사회계약론이 사회적 약자의 불평등한 상황을 당연시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분배의 노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호의무 프로그램이 수급자를 시장으로의 진입을 

통해서 이들의 현재 상태를 개선시키고, 사회의 주류 구성원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빈약하다는 점에서 홉스적 사회계약론과 가깝다고 하겠다. 반면에 뉴딜 프로그램은 수급자의 시장진

입을 통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들의 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홉스적 

사회계약론보다는 칸트적 사회계약론의 아이디어와 보다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칸트

적 사회계약론은 개인 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대해서 부당한 차별을 두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며, 이것은 사회구성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정한 분배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논리는 현실적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 입장인 수급자가 사회 내에서 자원부족의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를 개선하도록 

하는 적극적 의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급자가 실제적인 취업을 하게 도와

줌으로써, 이들이 소득활동을 통해 장기적으로 약자의 위치에서 탈피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뉴딜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점에서는 홉스적 사회계약론보다 칸트적 사회계약론의 아이디어에 더 가깝다고 

하겠다.  

6.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영국과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연계복지제도가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차

별화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계약론적 관점은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자신의 이익

을 위해 동의나 승낙의 과정을 거쳐 정치질서를 스스로 선택하고 이에 책임진다는 기본 가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크게 홉스적 사회계약론과 칸트적 사회계약론이라는 

두 가지 갈래가 서로 다른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두 가지의 사회계약론적 흐름을 

바탕으로 영국과 호주의 근로연계복지를 비교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영미식 근로연계복지제도에 한

정하여 살펴보았으므로, 그 정의에 부합되는 제도로, 영국에서는 뉴딜 프로그램과 호주에서는 상호의

무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두 국가의 근로연계복지제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크게 수급에 대한 강제적 

의무제도의 형성 배경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도, 그리고 강제력 사용의 방향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각 국의 해당 제도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상호의무 프로그램은 모든 기준이 

홉스적 사회계약론에 가까웠으며, 뉴딜 프로그램은 수급에 대한 강제적 의무제도의 형성 배경은 홉스

적 사회계약론과 가까웠으나, 구체적인 제도 설계의 사항에 대한 분석인 약자에 대한 배려 정도나 강

제력 사용의 방향성에서는 홉스적 사회계약론보다는 칸트적 사회계약론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웠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하

여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급여 혜택이 중

지되는 조건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수급자에게 의무조항을 통해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

게 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종의 근로연계복지제도가 실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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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에 제공하는 몇 가지 함의를 살펴본다면, 우선 홉스적인 사회계약론적 성

격보다는 칸트적 사회계약론적 특징을 반영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며, 상호의무 프로그램보다는 

뉴딜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제도의 특성이 더 선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뉴딜 

프로그램은 상호의무 프로그램보다 상대적으로 수급자의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정도에 있어서 훨씬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서 자활사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를 해야 하며, 이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이것은 수급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강제적 성격이 강제 그 자체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거나, 복지 수

급자의 수를 단순히 감소시키기 위해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것, 그리고 개별 수급자의 처지와 형편

을 반영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점을 말한다. 또한 강제력에 대한 방향에서도 수급자를 사회내로 

포섭하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제도가 전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추상적인 차원의 이론을 제도의 실제적 양상에 접목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구체적인 

사회복지제도를 철학적 논의로 접근한 연구가 거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욱 의의가 있다고 하겠

다. 또한 근로연계복지제도가 현재의 복지국가의 흐름을 보여주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과 복지의 접목에 대한 더욱 활발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줬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다. 반면 본 연구는 주제가 유사한 기존의 연구가 많지 않은 관계로 풍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앞으

로는 이 분야에 관한 활발한 연구를 통해 좀 더 정교한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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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arison of Workfare in UK and Australia 
from the View Point of Social Contract Theory

Kim, Eun-Ha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workfare system in UK with in 

Australia from the view point of social contract theory. There are two kinds of 

social contract theory - Hobbesian and Kantian theory. In view of these two 

types, this paper makes a comparative study of New Deal in UK and Mutual 

Obligation in Australia.

The results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n this respect of 

compulsive program formation background, Mutual Obligation and New Deal 

is all similar with  Hobbesian social contract theory. Secondly, With regard to 

concern for the disadvantaged, Mutual Obligation is among Hobbesian social 

contract but New Deal is among Kantian social contract. Lastly, concerning 

orientation of compulsion, Mutual Obligation is close to Hobbesian social contract 

but New Deal is close to Kantian social contract. 

Key words: workfare, Hobbesian social contract theory, Kantian social contract 

theory, New Deal, mutual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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